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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o build a creative econom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July 2, 2013, The National Assembly 

has legislated the special act on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so called special ICT Act. This special ICT Act 

has reduced the legal basis through legislative process and departmental agreement. 

Therefore many experts worried that since the MSIP’s key functions and roles are being reduced, there will be 

a limit to the MSIP’s endeavor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together with the formation of ‘IT Strategy Committe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ore items of the Special Act on ICT. MSIP originally planned to integrate the ICT R&D functions scattered across 

many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Communications Agency (KCA), KEIT and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KOCCA), into the Agency to separate the national ICT R&D from private R&D and streamline the process 

of ‘discovery-selection-evaluation-commercialization.’

The analytical results in this study are supposed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CT governance systems as the 

practical strategies to actively cope with the changes of ICT convergence environment. It is also expected to the revision 

on the special ICT Act in the ICT budget and governance. Therefore, MSIP should cove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s well as major ICT promotion functions to a creat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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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이제까지 우리나라 ICT산업은 국가발전의 견인

차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는 국가 전반의 인터넷확산과 정보화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것은 이제까지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수요 창출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ICT강국으로 도약했

기 때문이다. 이러한 ICT산업의 제품들은 높은 브

랜드 이미지로 타 산업 수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

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제 반도체, 스마트폰 

및 디스플레이 등 ICT산업은 유무선 인터넷을 기

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

다(Song, 2009). 

이러한 ICT산업은 제2의 인터넷 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응해야 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앞

으로는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융합되

어 새로운 창의 지식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따

라서 개인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전 세계 투자

자와 아이디어의 연결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창업플랫폼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가 ICT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

다. 현재 인터넷 기반 콘텐츠와 S/W 플랫폼을 주

도하는 기업들이 세계 ICT시장의 강자로 부상하

고 있다. 2014년 1월 현재 세계 ICT시가총액 기업 

순위는 1위 애플, 2위 구글, 3위 MS, 4위 IBM, 5

위 삼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ICT산업의 외연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

는 추세이다. 향후 ICT는 타 산업과 융합되면서 산

업 및 서비스 혁신의 원천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ICT산업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의 장기화

와 고용 없는 저성장 지속이라는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

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Choi, 2014). 따라서 박근혜정부도 

이러한 ICT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

력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급속하게 변화하는 ICT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창

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

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및 행정안

전부 등에서 방송․통신․과학기술․국가정보화

에 관한 주요 업무를 넘겨받아 연구개발(R&D)업

무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부처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다양

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중 정부조직 개편은 큰 

이슈였으며, 관련된 대다수의 의견들은 공통된 내

용으로 ICT정책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이 시급함

을 지적하였다.1)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전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선 기간에 IC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부처 신설을 통해 정보통신

부의 폐지로 훼손되었던 ICT생태계를 부활시켜서, 

지식 창조 및 문화산업 발전의 인프라를 다지고, 

그 토대 위에 미래 창조의 엔진인 과학기술을 결

합해 창조경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에 조직개편과정에서 여

야의 협상을 거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초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행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정책, 편성

1) 한국행정학회는 2012년 6월 28일 하계학술대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학회안을 발표

하였다(Lee et al., 2012). ICT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실에 국가미래전략위

원회를 신설하는 안이다. 둘째, 기존의 행정안전부를 

국무총리실의 행정지원처와 지방안전부로 분리시키

는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 경쟁력 자체와 국가사회 

전체의 지속성장의 관점에서 새로운 정보통신부를 

설계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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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정책 및 방송진흥 기능 등 여전히 ICT에 관

련한 많은 권한을 수행하게 되었다. 산업통산자원

부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게임콘텐츠, 안전행정부에서 정부전산센터 등

이 제대로 이관되지 않았다. 그 결과, 주파수 정책 중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용 주

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신규 및 회수 주파수

의 분배․재배치는 국무총리실 업무로 나뉘었다. 개

인정보와 관련된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

신위원회 및 안전행정부로 3원화 되었다. 종합유

선방송사업자(SO) 등 방송과 관련된 기능도 미래

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누어 가짐으로

써 향후 관할권 다툼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

도되고 있다(디지털타임스, 2013. 3. 25). 이러한 

환경에서 ICT융합 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 각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

나, 이제 정부조직개편은 완료되었으므로 후속조

치로서 정부부처의 ICT관련 업무의 구조적 문제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와 함께 정부 3.0을 추진

하면서 정부업무에서 협업과 융합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협

업과 과도한 업무집중은 차이가 있다. 특히 협업

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부처에서 ICT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효율적 기능 수행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해서도 조

직의 목적과 수행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ICT관련 법률의 

제정과정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1.3 연구의 목적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정보기술의 융합과 

급속한 확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여 미래

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이른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

을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산업체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

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ICT산업 

진흥을 위하여 현재의 문제점들을 진단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방안

들은 결국 법과 제도의 정비로 귀착되며, 이것은 결

국 ICT거버넌스의 정립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

다(Choi, 2013). 

우리나라의 법학은 지금까지 대부분 이미 만들

어진 법률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을 중심으

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서 입법의 문제는 주로 

정치의 과정, 정책의 구체화 과정의 산물 등으로 

이해하여 법학의 주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

러나 최근에 입법학에 대한 관심이 법학의 분야에

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hoi, 2012). 더 나아가 

행정학의 분야에서도 입법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Ahn, 2000; Chung, 2001).

이 논문에서는 2013년에 제정되어 2014년 2월부

터 시행되고 있는 ICT특별법의 제정과정 및 문제

점의 분석을 통하여 ICT융합 정책을 위한 거버넌

스의 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

로는 법안의 제정 과정 변화를 분석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

리나라 ICT융합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자 한다.

2. ICT특별법의 제정 과정 분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법”(이하 ICT특별법)은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

12032호로 제정되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

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과정에서 국회의원

들의 무지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법안이 형해화(形骸化)될 위기에 처해 있

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ICT특별법의 제정과정을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 ICT특

별법의 제정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국회에

서 법안 제정에 합의한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단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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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 번째 단계는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까지

의 시행령 준비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법 시행 

이후의 단계이다. 

2.1 법안 제정의 합의 단계(2013년 1월～3월) 

ICT특별법의 제정은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 개

편의 부산물로 파악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

보 시절인 2012년 10월 18일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창조경제론’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구현하는 정부조직으로서 ‘미

래창조과학부’의 설치를 공약하였다. 또한 각계 전

문가들의 요청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의 복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의 설치를 각종 연설

과정에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서 2013년 1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

회가 공식 가동되면서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에 착수하였다(18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

mittee, 2013).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

편안의 제1차 발표는 2013년 1월 15일에 있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신설, 통상교섭 기

능 이관에 따른 외교통상부 개편, 식품의약품안전

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승격으로 현행 15부․

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부 기능과 조

직 개편안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총 38개의 개

별 법률 개정안과 총 758개의 부칙개정 법률안으로 

2013년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률 개정안

이 제출되자 과학기술과 ICT 및 해양수산 등 관련 

산업계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얽혀있던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쟁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 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정

부조직법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에 이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

직법｣등 개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이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주로 통상기능의 이

관 문제, 산․학협력 기능의 수행주체 문제, 방송

의 독립성 확보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는 국회를 통과하는 과

정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2월 25일 박근혜

정부의 출범 날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루하

게 여당과 야당의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타협점을 도출하기 위한 막후 협상이 

여야 간에 진행되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방송통신위원

회를 존치시키기로 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미래

창조과학부의 기능이 축소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2013년 3월 17일에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은 향후 

ICT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ICT특별법 제

정의 기본 취지는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

직 개편 시에 여․야 합의사항에서 포함된 바 있

다. 지난 정부조직의 개편 시에 여․야 합의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 개편 시 여․야 합의사항(2013. 3. 17)>

미래창조과학부가 ICT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ICT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역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가칭) ICT 

진흥 특별법과 ICT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관련 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한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

편작업을 마무리했다.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지난 정부의 15부2처18청 2원3실7

위원회(47개)에서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 등 

50개로 구성돼 3개가 더 늘어났다. 2013년 3월 23

일에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던 정보통신 기술을 총괄하는 부서로, 복수 차

관제도가 도입되었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4

실 21국(관) 64과에 770명으로 출발하였으며, 과학

기술과 ICT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위해 장

관 직속의 ‘창조경제기획관’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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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안 제정 단계(2013년 6월～7월) 

2.2.1 법(안) 발의 및 내용

2013년 6월 5일 조해진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

여 모두 13명(이우현, 김기현, 이상일, 이재영, 김

을동, 권은희, 김태원, 김한표, 남경필, 한선교, 문

대성, 김희정 의원)의 국회의원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

별법)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ICT특별법의 제안 이

유는 다음과 같다(Cho et al., 2013).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타 산

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융합이 빠르게 진

행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종래의 동종 

사업자간 경쟁 뿐 아니라 이종 사업자간 경쟁

까지 심화됨에 따라 정보통신 생태계에서의 사

업자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보통신의 융합으

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

인 조정이나 적극적인 진흥 및 규율의 원칙 등

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정보통신 및 융합과 관련된 생태

계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건

전하고 발전적인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의 중

요성과 더불어 정보통신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를 위한 규제체계 개선과 산

업 활성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분야의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조

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 생태계 활

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벤처창업지원 등 

인적․물적 기반 구축, 정보통신 진흥의 핵심

영역인 SW․콘텐츠 등 개별산업에 대한 지원, 

신규 융합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발전

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

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과 공공복리

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제안된 ICT특별법(안)은 모두 4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 정보통신융합,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정보통신장비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

함(안 제2조).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 민간부문의 

창의정신 존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 정보통신의 해외진출 

지원, 신규 융합 서비스에 대해 ‘허용 원칙․

금지 예외’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

템(Negative System) 원칙 등을 명시적으로 

선언함(안 제3조).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

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4)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간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를 설치

하여 범부처간 정보통신 정책을 조정하고 기

본계획의 확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전담

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

성․운영하여 범정부 정보화 예산 편성의 타

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

에서의 정보통신 정책의 종합 및 조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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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8조).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제도의 발굴․개선 등을 위한 ‘정

보통신 활성화추진단’의 설치 근거와 주요 업

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6) 벤처와 대학을 연계하여 기업에서의 인턴 활

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이수인턴제’

(오픈 커리큘럼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

(7)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데이터

기반 기술․서비스 및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서비스 등 신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육성․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17조).

(8) 유망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고시하고, 고

시된 유망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지원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규정(안 제18조, 제

23조, 및 제24조)

(9)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기술․서비

스 등의 표준화 사업 추진, 품질인증 제도 도

입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

20조).

(10)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과 벤처를 위해 사용하는 SBIR(Small Busi-

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의 근거규정

을 마련함(안 제21조).

(11)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게 창업 초

기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요청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2조).

(12)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사업의 추진,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의 

발전 기반 조성(안 제25조, 제27조).

(13)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

해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금지,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6조).

(14) 공공부문 SW 사업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수주기업에게 귀속하게 함으로써 SW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특정 규모 

이상 또는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28조).

(15) 지식정보재화인 SW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R&D와는 다른 기술개발결과물의 성과중심 

평가와 감사에 대한 특례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 및 제33조).

(16) 정보통신 장비구축과 설치공사 분리발주 근

거 마련 및 국가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계획 수요예보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안 제35조 및 제36조).

(17) 해외진출거점지원센터 운영과 인정기구 지정

을 통해 벤처의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

벌협의체의 구성과 지원근거를 명시함(안 제

37조 및 제38조).

(1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

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이를 위한 전담기

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거래의 

활성화 추진,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의 개발 사업 종료 시 기술료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제

41조).

(19) 정보통신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술

가치 평가․거래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

(안 제42조).

(20) 신규 및 융합 서비스․기술에 대한 근거법률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 등을 방지하기 위

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안 제

44조부터 제46조).

(21)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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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

고, 더불어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7조).

2.2.2 법(안)의 심사 경과 

(가칭)ICT특별법 안은 2013년 6월 7일 국회에 

회부되었다. 이후에 다음과 같은 상정 및 의결 절

차를 거치게 된다.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미

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3. 6. 18)에서 상정 

․제안설명․대체토론․소위회부의 절차를 거쳤

다. 이어서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 6. 19)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후 제1

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6. 21) 상정․축조심사, 

그리고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6. 24) 상정, 

이어서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6. 27) 상정 

․축조심사․의결(수정의결)을 거치게 된다. 그리

고 제6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3. 6. 

27)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의결)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3 법(안)의 심사 내용 

이러한 소위심사와 수정의결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이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이었다. 우선 ICT특별법(안)을 

검토한 수석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

시하였다(Committee of MSIP and KCC, 2013a).

2.2.3.1 추진체계의 구축 

ICT특별법(안)은 전략위원회와 별도로 활성화

추진단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

고 있는데, 이는 추진체계의 복잡성을 높이고 조

직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활성화추진단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내의 전문

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활성화추진단이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

는 기능과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는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2.3.2 재원마련

ICT특별법(안) 제47조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

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95조2)는 국

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이 입

법화될 경우 동 제정안에 따라 특별한 자금을 보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기금의 경

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국회에 제출하

여 심사를 받지만 자금의 경우 이러한 국회의 통제

를 받지 않으므로 국가재정운용의 민주성․투명성 

차원에서 자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2.4 법(안)의 대체토론 내용 

2013년 6월 18일에 개최된 제2차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온 국회의

원들의 발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화예산협의회 규정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이석기 위원).

• 활성화추진단과 현 창조경제기획관 업무가 중

복된다(박대출 위원).

• 전파자원 확보 및 운영 규정은 정부조직개편 

여야합의사항의 취지와 배치된다(이석기위원)

• 저작권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중복규율의 문제가 있다(이우현 위원).

• 학교 수료 후 교육생에 대한 추가 교육 및 취

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우현 위원).

• 새로운 기관 신설보다 기존기관의 활용방안 모

2) 제95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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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필요하다(장병완 위원).

•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권은희위원).

• 정보통신분야의 해외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이우현 위원).

• 정책․기술․사업화․기술거래의 전주기를 지

원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이 필요

하다(권은희 위원).

• 지방 ICT산업 진흥 지원 근거에 대하여 추가

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권은희 위원).

• 특별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국회 통제를 우

회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이

석기 위원).

2.2.5 소위원회 심사내용 

이어서 2013년 6월 27일에 개최된 제3차 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온 국회의

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수정안이 제시되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조해진 소위원장은 활성

화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 간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예산협의회, 전파자원의 

확보 및 이용, 금융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한국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 특별한 자금 조성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수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Committee of MSIP and KCC, 2013b). 

•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

신 활성화추진단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내 실

무위원회로 통합함(안 제10조).

• 부처 간 이견이 제기된 정보화예산협의회, 전파

자원의 확보 및 이용, 금융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한국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 특별한 자

금 조성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8조․제15조․

제22조․제27조․제47조 등).

• 청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비밀 누설의 

금지 의무, 양벌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40조․

제42조․제43조․제45조 등). 

이렇게 수정된 법(안)은 2013년 6월 27일 개최된 

제6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수

정의결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었다.

2.3 법안 제정 이후 시행령 준비단계(2013년 7월 

～2014년 2월) 

2013년 7월 2일 창조경제의 기본틀을 위한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

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ICT특별법을 상정,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19명, 기권 24명으

로 가결 처리했다. 이러한 ICT특별법은 2013년 8

월 13일 법률 제12032호로 공포되었고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ICT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ICT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013년 10월 1일부

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구성 등) 정보통신 전략

위원회(위원장：총리, 간사：미래부장관)는 간

사인 미래부 장관 포함 ICT업무 관련성이 큰 

10개 중앙행정기관 장3)과 민간위원 등 25인 이

내로 구성되며, ICT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심의, 

부처간 ICT정책 업무 조정 등을 담당한다.

• (정보통신 실행계획 수립절차) 미래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각 부처에서 작성한 실행계획의 소

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절차

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ICT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

성)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및 대․중소기업

3) 10개 중앙행정기관(미래부, 기재부, 안행부, 문체부, 

산업부, 교육부, 보건부, 국토부, 방통위, 중기청), 

기타 국방부, 농림부 등은 사안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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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업무를 

추진할 ICT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30인 이

내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다.

  - 특히, ICT특별법 시행(2014년 2월 14일) 이전 

미래부에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지원단을 

구성(2013년 10월)하여 ICT진흥 등을 저해

하는 법․제도․관행들을 발굴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정보통신 전략위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즉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전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법․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3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에 보고하도록 한

다. 또한, SW,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R&D, 

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 (SW 혁신전략 및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주요내

용 반영) SW아카데미, 학점 이수 인턴제 등 법

률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SW 연구개발에 

대해 복수기관의 경합방식 연구개발, 평가결과

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규정했다. 또, 평

가요소에 창의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SW 연구개발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이외에도, 디지털콘텐츠 관련 투․융자 활성화, 

R&D 지원, 제작인프라 조성 및 지역콘텐츠 

육성 등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

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통질서 확립 근

거 등 규정을 마련하였다.

• ((가칭)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 등) 정보통신

기술진흥원의 구체적 업무로 기술거래 및 사업

화 등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ICT R&D 

예산 최소 지원비율을 15%로 규정하였다.

• (기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

정) 유망 기술 등에 대해 시제품 제작․수출비

용․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지원 등의 지원책 

규정, 기타 품질인증,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절

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준비한 ICT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총리실의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

쳐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에 이기주의

로 인하여 거버넌스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는 상

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행령(안)은 여러 번의 수

정 과정을 거쳐서 2014년 2월 11일에 대통령령 제

25156호로 시행되고 있다.

2.4 법안 시행 이후 현재까지(2014년 2월～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전략은 ICT특별법에 따라 처

음으로 수립하여 실행하게 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3개년 기본계획의 초안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러한 활성화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MSIP, 2013).

우선 활성화 전략은 하드웨어(HW), 대기업 중심

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체질을 전환하고 ICT 진

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창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SW), 콘텐츠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 ICT융합을 통해 전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

치를 제고하고,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벤

처 활성화, 연구개발(R&D) 혁신체계 확립, 창의인

재 양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융합 분야에서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 중심으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가 2016

년까지 3년간 120개가 추진되고, 건강, 의료 정보 

교류 기반의 신의료 시스템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카, 서브 씨(Subsea) 해양 플랜트 등 

ICT, SW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4

인승 소형 항공기 양산체계 구축, 스마트 물류망 관

리 등이 추진된다. 또한 ICT기반 에너지 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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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과 ICT기반의 지능형 교통서비스 확대, SW 

및 센싱 기술 융합 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 촉진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

우드 서비스의 수요 창출 및 법제도 기반 구축으로 

ICT융합 신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또한 융합 활성

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 제도 

정착, ICT융합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이어서 범 부처 차원의 ICT진흥정책도 강화된다. 

우선 SW 중심의 ICT생태계 강화를 위해 교육단

계별 SW 인력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재직자 재교

육 산학협력 확대 등을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인력을 2017년까지 3만5000명 양성한다. 또한 

정부 SW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현행 3.2%에서 

2017년 6%로 확대하고, SW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

트를 10년간 총 1000억 원 투자하며,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신의료 서비스 확충, 식의약품 안전 확보

와 건강 위협요소 예방ㆍ대응체계 구축, ICT기반

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재해사업도 추진될 예

정이다.

3. ICT특별법의 문제점 분석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32호로 제정되어, 2014

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ICT특별법은 범부

처간 정보통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ICT

콘트롤 타워의 수립 등으로 큰 관심과 기대를 모

았다. 즉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정보통신 전

략위원회가 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졌던 ICT정책 

및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ICT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법안의 심사과정 

및 부처 간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원안이 훼손되면

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크게 두 가지 즉, 예산(기금 및 자금)

과 추진체계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3.1 재원조달(예산, 기금 및 자금) 

ICT와 관련한 대표적 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

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4)의 

조성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전파법에 따른 

징수금,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등의 분담

금 등으로 충당한다. 기금의 용도는 방송통신에 관

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방송통신과 관련한 인력양성 

사업, 방송통신 서비스의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공익과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

송통신 지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유통 지원, 

방송통신광고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소외

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정보통신산업법에 따른 부담금,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

금,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의 용도는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정

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전파법｣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ICT진흥 기금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기존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ICT재정관리는 기금 

조성기관과 집행기관의 이원화로 책임성과 투명성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투자 영역과 우선

순위 선정이 취약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시장실패 현상을 보이고 있는 S/W와 콘텐츠 연구

4)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진

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되어 방송위원회가 

운용해 오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

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의 명칭

으로 바뀌어 새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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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ICT Promotion Fund

Grouping Broadcasting Development Fund ICT Promotion Fund

Budget 1 trillion 200 billion Won 700 billion Won

Jurisdiction MSIP/KCC MSIP

Law Broadcasting Development Law ICT Promotion Law

Major
Funding

∘Frequency Allocation Charge
∘Broadcast Allocation Charge

∘Frequency Allocation Charge
∘R&D Charge
∘Government Contribution

Fund
Purpose

∘Broadcast Standard Development
∘Broadcasting Content Support
∘Solving Digital Divide

∘ ICT R&D Support
∘ ICT Standard Development
∘ ICT HR Support

Source：Money Today(2013. 1. 18).

개발과 인력양성, 스타트업 기업 육성 등에 대한 

재정자원 배분 문제가 제기되었다(Song, 2012). 그

리고 방송통신진흥기금의 대부분이 주로 통신사의 

주파수 사용대가로 조성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의 

상당수가 방송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

만이 제기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2조 원대로 추

산되는 ICT관련 기금은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집결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

으나,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

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부처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과정

에서 정보통신부가 관할하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사용처와 배분비율을 놓고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

위원회가 벌였던 갈등이 향후에 다시 재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순수하게 ICT와 방송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제 기구인 방

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2013년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도록 

하였으나, 이제까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의 추

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기 때

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

되면 야당이 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권

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ICT진흥을 지원해야 할 기금들이 본래의 

용도와는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번 ICT특별법의 제정 시에 재원 조달에 대한 부

문을 명문화하고자 하였다. 원래 ICT특별법의 초

안 제47조에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자금을 조성하

고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제47조(재원마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

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

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

합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3.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4. 전문인력의 교육

  5.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이 조문은 1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법안

의 심사과정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앞에서 살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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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ICT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

적인 시각을 보임에 따라서 정보통신 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가 재원 마련 대책으로 내놓은 ‘자금’은, 예산과 기

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인 현행 재정체계를 흔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체계를 흔들 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 심의권도 훼손할 소지가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3개 밖에 운영되지 않는 

국가재정법 상의 ‘자금’은 세입세출예산안에 포함

되지 않아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는 미래창조과학

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며 ‘자금’에 대하여 강

력하게 반대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ICT특별법은 

자금은 물론 기금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반쪽

짜리 법이 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원래 법의 초안 8조에는 정보화예산

협의회 조문이 다음과 같이 있었으나 삭제되었다.

제8조(정보화예산협의회)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

성화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예

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예산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

함에 있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정보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이하 “정

보화 사업”이라 한다) 관련 예산요구서의 타

당성

 2. 그 밖에 정보화 사업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

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예산협의회의 구성, 운

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본래의 취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획재

정부와 함께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정

부적인 정보화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삭제됨으로 인하여 미래창조

과학부는 다른 부처들에 대하여 범정부적인 ICT정

책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ICT진흥과는 무관하

게 자신들의 지역구사업의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권 독점과 타협을 이루어낸 결

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에도 

기획재정부는 ICT예산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항상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전문인력을 파견 

받아서 ICT분야의 예산을 수립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화예산협의회’의 구성이 현재

의 ICT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복투자

를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방안이었으나 국회

의원들의 무지 내지는 이권다툼으로 인하여 조문

이 삭제되었다.

3.2 추진체계-정보통신기술진흥원의 설립 무산

이어서 법 초안 42조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의 

설립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도 삭제되었다.

제42조(정보통신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추진,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창

조과학부 산하에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이하 “기술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이하 

각호 생략). 

 

제정된 ICT특별법 32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이 전

담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

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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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

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이하 각호 생략).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

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는 ICT특별법의 제

정과 함께 (가칭)정보통신기술진흥원의 설립에 착

수하였다. 이것은 한 해 예산만 1조 원대에 달하는 

공공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사업의 컨

트롤타워가 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가칭)정보통신기술진흥

원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해체됐던 정보통신연

구진흥원(IITA)의 차세대 모델로 설정하고, 2014

년 상반기에 설립을 목표로 ICT특별법 시행령 준

비과정에 포함시켰다.5)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지원기능은 

과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담당했지만, 이명박정

부 들어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여러 부처로 쪼

개진바 있다. 2009년 4월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5) 2013년 중반에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관계자는 “기

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을 설립하기로 합의를 마쳤다”며 “인력․예산 등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신설

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은 2013년 8월 공포, 2014

년 2월 시행 예정인 ‘ICT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 해체되며 현재 공공 ICT R&D 기능은 방송통

신전파진흥원(KC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

A)․한국콘텐츠진흥원(KOCCA)․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KEIT)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5개 기관으로 쪼개진 상태다(Yoon, 2011). 

이 체제에서 R&D 정책 기능은 NIPA가 맡고 실

행은 KCA․KEIT․KOCCA가, 사업화는 KIAT가 

주로 맡는 등 R&D 주기별로 수행 기관이 제각각 

다른 실정이다. 소관 부처 역시도 KCA․NIPA는 

미래창조과학부, KEIT․KIAT는 산업통상자원부, 

KOCCA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뉘어져 있다. 

이처럼 부처별, 기관별로 ICT R&D 지원기능이 

분산되다 보니, 지원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

무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2011

년을 기준으로 공공 ICT R&D 결과물의 기술이전

율이 26%에 불과하고, 이전된 기술이 상용화돼 실

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23.6%에 그치는 등 

공공 ICT R&D 생산성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Chung, 2013). 

학계와 연구계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이 설립되

면 관리 체계 일원화․중복예산 편성 방지 등 효율

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당시에 미래창조

과학부 관계자도 “ICT로 아이디어를 실현한다는 새 

정부 창조경제 액션 플랜에 맞춰 공공 ICT R&D

로 개발된 기술의 거래․사업화 업무도 함께 수행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칭)정보통신기술진흥원의 설립은 무산

되었다. 그 이유는 물론 법안 때문이었다. ICT특

별법의 초안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

록 명시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R&D 관리 전담기관을 신

설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

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설립 논의가 난항을 겪게 되었다. 

산하기관 조직 축소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기에는 정보통신기술

진흥원 설립에 합의하면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발족 시기와 세부 조직 규모에 대한 결정만 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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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여겨졌다. 2013년 하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는 콘텐츠진흥원(KOCCA) 인력의 미래창조과학

부 산하 기관 이동을 이미 확정지었다. 미래창조

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속해서 인력 이동 규모

와 이관 예산 항목에 대해 세부 협의하였다. 

그러나 2014년 들어서서 분위기는 급반전하였

다.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의 설립(안)은 사라지고 부

처별,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지원기능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3년 

7월 ICT특별법 제정 이후 ICT R&D 관리, 기술평

가 및 거래, 보급, 사업화 등 지원기능을 전담하는 

(가칭)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이 추진됐으나 결

국 기관 신설 대신 기존 기관에 지원기능을 통합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것은 2014년 초에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및 정상화 기조’와 맞물리면서, 기관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에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쪽

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 4월

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기관으로 ‘정

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를 설립하였다. 정보통

신기술진흥센터에 근무할 인원은 총 170명(정규직 

140명)으로 확정되었고, 연 6000억∼8000억 원의 

ICT R&D 예산을 집행하고 R&D 성과를 적시에 

사업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법에 근거한 전담기관 신설에서 기존 기관 

내 통합으로 방향이 바뀌고, R&D 지원조직의 독립

성과 위상, 상징성 등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다. 그

러므로 이러한 현재의 상황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가 ICT R&D 분야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결론：ICT콘트롤 타워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 진흥 및 융

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은 

제정 과정에서 재원마련(자금)과 예산협의 방안

(정보화예산협의회) 및 추진체계(정보통신기술진

흥원의 설립) 등의 조문이 삭제되면서 특별법으로

서의 위상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ICT특별법에 남아 있는 추진체계는 제7조

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

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

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

총리가 되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

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

는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5년 이

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

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

5.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기본계획의 확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치 요구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

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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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6.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

진에 관한 주요 사항

7.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

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④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무위

원회”라 한다) 등을 둔다.

⑤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지

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략위원회,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ICT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전략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

관을 간사로 하여 범부처 ICT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략위원회 내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이를 통해 ICT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

를 역차별하는 법제도를 발굴 개선하는 동시에 

ICT기업,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처리토록 했다.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시행령에 1. 기획예산 

분야 2. 정보통신융합 분야 3. 소프트웨어 분야 4. 

디지털콘텐츠 분야 5. 정보보호 분야 등 모두 다섯 

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예

산과 결합되지 못하는 이러한 ICT추진체계의 설

립은 향후 우리나라 ICT정책에서 콘트롤타워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4.1 과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경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

부를 해체하였다. 그러나 IT콘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과 예산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IT관련 국제지수들이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당시에 야

당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통신부를 부활하여야 한

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청와대에 IT특보를 신설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

회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비

하였다. 2009년 4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로 국가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국가정보화전략

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

로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하

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6)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정보화정책을 총괄하여 

조정하면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

립 및 이행관리, 그리고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부처의 시행계

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성과점검 등의 수단을 이용

하여 실행계획의 이행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국가

정보화의 각 사업별 소요재원이 주관부처를 중심

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강력

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

다(NISC, 2011).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가정보화 기능은 행정안전

부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범정부 차원의 조정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 특히 민관 

거버넌스 체제로 구성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산업이 아니라 정보화사업의 비효율성을 제거

6)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업

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맡도록 하였다. 이어서 위

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

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정보

화전략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

회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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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통합적인 관리 역할만을 담당하는 한계를 지

니고 있었다(NARS, 2012).

이처럼 대통령직속 기구로 출범한 국가정보화전

략위원회도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다 부처 ICT사업의 융합 및 정책을 제대로 조정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제기된다. 

4.2 ICT콘트롤타워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신

설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했기 때문에 범

정부적인 ICT콘트롤타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

정이다. ICT특별법에 의하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가 구성되었지만 관련부처들 간의 업무 협의를 어

느 정도 이끌어낼지 미지수이다7). 

따라서 ICT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예

산협의 방안(정보화예산협의회) 및 추진체계(정보

통신기술진흥원의 설립) 등의 조문을 시행령에서라

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있다. 따라서 현실적

인 대안은 ICT특별법의 시행령에 ‘정보통신예산협

의회’를 신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가 

ICT관련 예산에 대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ICT R&D 

분야의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7) 현재 실무위원회에는 약 20여명의 전문위원들이 참

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위

원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관료들

은 비상근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

고, 비상근위원들은 자신의 신분상 한계로 인해 적

극적인 과제 발굴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러므로 운영 단계에서 이 실무위원회가 active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이들이 ICT융

합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 과제를 bottom up 형식으로 정보통신 전략위

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

도적으로 ICT거버넌스의 권한은 작지만, ICT거버

넌스가 보다 많은 일을 하고, 관련 이슈를 적극적

으로 발굴하여 ‘공론화’ 시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주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주목이 ICT거버넌스의 사실적인 권한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국내외의 ICT융합 정책의 콘트롤 타

워 경험을 살펴 볼 때, 가장 강력한 조정력은 결국 예

산 기능을 활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Kim, 2005). 

물론 우리나라도 향후 ICT융합 정책이 고도화 단

계를 지나서 일정 부분 성숙단계에 다다를 경우에 

현재와 같은 범정부적인 조정 정책 위주의 추진체

계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기획재정

부가 일정 부분 예산을 가지고 ICT융합 및 산업

들을 지원하는 단계가 올 수도 있다. 물론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기상조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정부조직의 체계가 다르기

는 하지만 대통령부 산하의 관리예산처(OMB：Of-

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국가정보화 

사업들과 ICT산업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것을 참

조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

정부에서 ICT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분간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ICT와 관련하여 예산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대안

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를 거치고 법률을 개정하여 진정한 ICT융합 

및 통합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만 설치되어 있을 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실행조직 등은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조직법 

외에 다양한 기관설치 근거 법령이 제․개정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관 부처와 그 산하 공공기

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엄청난 저항과 반대 목

소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많은 부처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처이기주의를 경험하였다(Yoo et al., 2006). 따라

서 이제는 ICT 융합을 위해 보다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야 할 시점이다. 지난 정부의 말기부터 

여러 학자들이 ICT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모색하

여 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모두 급변하는 

ICT글로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강력

한 추진체계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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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그러므로 ICT융합을 기반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ICT특별법의 개정안 수정을 통하여 ICT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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